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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무도하게 침해한 북한정권을 규탄하며,

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한 책임규명과
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>

  

   한변(韓辯)은 비무장 상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 정권
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한다. 

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의 사살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협약과 즉결 처형 금지를 규정한 유
엔 결의안에 비추어 보았을 때, 생존한 민간인을 즉결처형한 북한군의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
위반임이 명백하다. 지난 2008년 북한군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총격으로 사망한 故 박왕자 
씨 피격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며, 북한 당국 고문을 받은 후 사망한 故 오토 웜비어 
사건을 떠오르게 한다.  

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. 그럼에
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화상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의 정치
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정황
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. 조속히 관계 당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
내역과 대통령의 지시 내역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. 

 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적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. 한변은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
당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(ICC)에 
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. 

 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보기를 탈피하고 유엔 안보리, 인권이사회,  즉결처형 및 북한인권 
특별보고관들과 공조하여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에 철저한 해
명과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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